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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

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질적으로 탐구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

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

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

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

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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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cientists understand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R&D context and analyze future policy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policy. 

Interview with 15 scient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participated national R&D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converge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m at the process of general R&D. Also,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needed at the later time within the R&D time 

schedule because of low visibility and forecasting on the technology convergence outcome. It 

finds that “standardization by private sector” is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be remained as “helper” for private sector to lead standardization in a 

globalized market

Key Words : Standardization Policy, Standardization, Technology Convergence, Policy Direction,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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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병기･김찬우(2013)는 우리나라 표준 정책이 국가 산업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점에 

주목하여, 산업표준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한 바 있다. 표준정책 도입 초기에는 국가가 표준

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성장시켜, 이후 국가 주도 표준화라는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부터는 조정기에 

접어들어, 표준의 양적 팽창보다 표준화 활동의 민간 이양에 매진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국가 

주동(主動)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

에서도 “민간 주도의 표준체계 구현”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설정되어 있다.1) 보도 자료에 따르

면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2) 표준화라는 활동에 정책이란 단어의 조합인 ‘표준

정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나타내듯이,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법정 계획을 통하여 정책 능동성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내용 일면

을 들여다보면, 표준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표준정책에서의 이러한 정책 능동성이 정부의 “과욕”일 수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3) 표준정책은 흔히 경쟁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범주에 속하는 정책으로 사회

적인 규범의 성격과 시장 규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정병기, 2013). 여기에서 표준의 규범성

은 인간과 인간 관계 및 인간과 사물의 관계와 사물의 성질까지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병

기, 2013). 규제성은 시장 및 산업 내 질서 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이 시사하는 바는 표준정책이 거버넌스 내 “조정”으로서의 특징이 강하게 요구

된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및 표준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은 

표준정책의 방향성이 상당부분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에는 녹색에너지표준화 방안에 대한 시급성이 강조되었다가, 

1) 2016년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4차 국가표준계획은 향후 5년의 표준정책 지향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설정하고 있

다: 융복합 신산업 표준개발, 기업의 국제표준활동 능동적 참여, 사회･서비스분야로 표준화 확대, 민간주도 표준체계 

구현.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년 3월 30일 “국가표준, 경제성장의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

3) 물론 각주 2)와 동일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정부 주도 또는 일부 민간 참여 형태의 표준개발･관리를 

민간주도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통해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과학

자들과의 인터뷰 분석에 기반하여 표준정책에서의 정부역할이 기대하는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과

욕”이라고 문제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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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ICT 분야에 대한 표준화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융합 

R&D 과학자에 대한 인터뷰에서 한 연구자는 표준정책에서 정부의 “과욕”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가 도래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와 같은 

유연성이 부족한 조직은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민간에 맡겨서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고 시장도 형성이 되어 성장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간에서의 이슈는 민간에 맡기고 공공적으로 구체적인 이슈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너무 조기에 표준화를 도입하게 되면 특정 

기술 또는 특정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정책을 주도하는 관료의 입장이 아닌,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들추어냄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 방향성을 탐색한다. 과학기술정책, 

특히 표준정책의 경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표준정책의 궁극적인 수행의 장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산업현

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전문적 식견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향후 

융합기술 부문에 대한 산업적 요구가 커지고, 표준정책의 역할도 증대될 것을 감안하여(황광선, 

2015; 김윤종 외, 2009),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정책 방향성을 고찰한다. 융합 R&D에서의 

표준은 일반 R&D와 차별성이 있다. 융합 R&D에서의 표준은 개별 기술에 대한 표준과 의미 

뿐 아니라, 융합기술이 적용되는 환경에 대한 표준화 전략도 수립되어야 한다.4) 이런 점에서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정책은 복잡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일반 R&D 부문과 어떻게 다른가?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융합 R&D

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중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하여 융합연구 분야에서의 향후 표준정책 방향성과 정부의 역할을 탐구한다.

선행문헌에 따르면, 표준화에서 정부의 적정역할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Greenstein 

& Stango, 2007: p. 1-2), 본 연구도 이에 동의한다. 이는 표준화의 역동성(dynamics)을 의미

4) “융합연구인 경우 요소연구의 각 부분을 모두 충족하거나 유저 입장에서 효용성을 높이는 기술 창출인가를 고려하

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체용 재료개발인 경우 인체에 활용이 중요한데 새로운 재료개발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으

로 효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료공학적 의미가 아닌 의학적･임상적 유효성이나 표준화가 우선되어

야 하며 이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융합성이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과학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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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분석은 이러한 역동성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다수 표준화 정책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이 

특정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는 기술적 보고서들이 주종을 이루는 상황에서(박상

인, 2009), 표준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선행연구(성지은, 2004; 박상인, 2009; 

정병기, 2009; 성태경, 2012)에 덧대어 학술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향후 융합 R&D 부문에

서 표준정책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표준(Standardization)이라는 활동은 단순화, 단일화･통일성, 호환성, 용어통일, 품질･성능 

보증, 기술혁신 가속화, 상거래 장벽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이기종 외, 2010). 표준

의 목적이 과거 대량생산을 위한 호환성 확보에서 시장 선점･확대를 위한 국가･기업의 경영전

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이 산업 수출 전략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각국 

정부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자국 산업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세계시장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EU의 경우 전세계의 표준과 기술기준을 유럽방식으로 일체화하고자 노력하고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유럽식 적합성 평가 제도를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경

쟁력 강화를 위해 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하였고, 중국은 표준화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하여, 

시장의 무기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자체기술의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이기종 외, 

2010). 

표준의 학문적･사회적 관심은 혁신(innovation)으로 집약된다(성태경, 2009). 기술혁신을 

위해 표준 활동을 하고 표준정책이 추진된다. 표준화가 갖는 효과는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발전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표준의 중요성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Blind, 2004). 이론적･실증적으로 표준화는 혁신(innovation)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주는데(Tassey, 2000), 부정적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 잠김(rock-in)현상 혹은 

독과점이다. 하지만, 학계는 대체적으로 표준화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Shin et al., 2015). 

학계에서는 표준화를 경제적, 관리적, 정책적, 기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

의 표준화는 거래비용(transaction-cost theory) 절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Swann, 2000).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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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그림 1) 국가표준활동 주요현황(’00∼’15)

로운 기술에 대해 소비자의 적응에는 시간과 돈이 소요된다. 이를 최소화하는 방편이 표준화 

전략이다. 관리적 관점으로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Sheremata, 2004; 박상인, 2009).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그 기술을 사용

하는 소비자의 효용은 높아지고, 해당 기술의 사용자 충성도는 올라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화를 통한 기술 선점으로 네트워크 외부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 정책

적 관점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Tassey, 2008; 성태경, 2012)과 정치적 관점에서의 무역장벽 

해소, 국가경제발전의 관점(Schumpeter, 1950)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표준정책은 혁신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기업에서는 기술 표준화를 통한 경로의존

(path dependency theory)을 유발하여 잠김 현상 효과를 활용하게 된다(Arthur, 1989). 

2. 제도적 논의

우리나라 표준정책은 국가표준심의회를 중심으로 방향성이 결정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

가표준･인증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기

술표준원은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고 국가표준･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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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은 산업분야별로 2만 1천여종의 국가표준(KS)을 운영 중에 있고, 기술기준은 20개 

부처에서 2,020종(LED 조명 등 8,837개 품목)의 기술기준, 지침, 매뉴얼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표준에서 국제 표준화기구(ISO) 및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 제안 건수는 45종(2015년 

기준)이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기고문 제안건수는 467건(2015년 기준)으로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 

정부는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국제표준 선점 효과 증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가 R&D와 표준을 연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정립이 필요

하고, 국가연구개발시스템과 표준화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다. 

국가 R&D, 특허와 표준 연계를 위해서는 R&D 기획단계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2000년대 들어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이

다. 예를 들어, 정부의 표준PD제도를 일정규모 R&D 사업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R&D 부처와 특허청 간 연계체제 구축 및 범 부처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간 부문의 신 표준니즈 발굴 및 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

다. 일반 국민의 생활표준니즈 발굴 및 지원과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국민 표준화 

수요조사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민간인이 참여하는 표준화 추진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법도 

많이 고려되고 있다. 산업계 표준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요에 따른 전문패널을 구

성하여 지원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정책 방향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융합 R&D와 일반 R&D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융합 R&D와 일반 R&D에서 표준(정책)이 갖는 의미 및 관계에 

대한 분야이다. 전자는 주로 융합 R&D 연구정책 논의에서 일반 R&D와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표준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융합 R&D

든, 일반 R&D든 표준의 의미는 사실상 ‘혁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Xie et al., 2016). 

먼저, 융합 R&D 연구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융합 R&D에서의 표준은 일반 R&D와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연구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주요 연구결과로 

드러나기도 한다(Thompson, 2009; Collin, 2009; 황광선, 2015). 소통은 서로 다른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해의 길을 터주고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 전문성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의사소통 중심의 연구들은 연구팀의 구성, 공동의 기반구축, 리더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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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융합연구 촉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pko, 2008). Lee et al.(2014)도 한국의 연구

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융합연구자들은 친한 사람 위주로 연구망이 형성되고, 다자간의 연구 

연결이 어려움을 발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거미줄 같은 연구망이 아닌, 중앙 집중적 융합연

구팀이 구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황광선(2015)은 융합R&D 행태에 대한 질적 탐구를 

통해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이 일반 R&D에 참여할 때와는 다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을 발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R&D에서는 연구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기술의 상용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반해, 융합 R&D에서는 타 분야 기술 발전의 예측이 어려워 융합과정에서 

응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황광선, 2015). 그 외, 김홍영･박소희(2015)를 비롯한 

여러 연구들은 융합 R&D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표 1> 참고).

<표 1> 국내 융합R&D 관련 주요 연구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경정운 외

(2011)

∙ 명확한 비전 제시, 국가 차원의 아젠다 전략 지원과 상향식 지원 병행, 파트너십과 소통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 그랜트 방식으로 고위험 원천연구 지원,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과제 중점 지

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기획시 연계성 강화, 명확한 사업설명

김윤종 외

(2009)

∙ 광의의 개념으로 융합기술 재정의

∙ 유형1: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성 연구

∙ 유형2: 신기술 융합으로 단기간에 기술적 성과를 상용화하는 연구

∙ 유형3: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안연식

(2010)

∙ 융합연구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및 관리 

∙ 연구 조직, 연구 기반, 학문 및 학제 기반 등 인프라 개선

이광호 외

(2013)
∙ 국내외 융합R&D사업 실태조사, 융합R&D조직 특성분석, 융합R&D 정책방향 제언

노종범

(2009)

∙ 연구수행자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적합한 연구 수행 절차 및 

효과적인 로드맵 수립

∙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질적 제고 평가를 위한 사전교육의 실시

∙ 연구결과의 확산 및 이전 등 연구 성과 활용 촉진 노력 제고

경정운

(2012)

∙ 융합연구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수준이 대체로 미흡

∙ 정부의 융합연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학문분야 간 차별화 전략 제시

김홍영･

박소희

(2015)

∙ 융합연구는 기술의 융합도 필요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융합이 더 중요

∙ 물리적 거리감이 융합연구 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

학계 및 정부에서는 기술 표준화의 정부정책으로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NSTC, 

2014; TSB, 2012; Bourell et al., 2009).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

보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이 학술논문이 아닌 보고서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예를 들면, SASAM, 2014; Scapolo et al., 2014; TESSY, 2008). 국내 선행연구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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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04; 박상인, 2009; 정병기, 2009; 성태경, 2012)도 표준화 정책의 이슈를 다루지만, 

직접적인 정책 분석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학계에서는 표준화 작업 및 정책이 혁신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Dolfsma & Seo, 2013; Grøtnes, 2009; Lecocq 

& Demil, 2006; Tassey, 2000; Wrightaetal., 2012). 표준은 혁신의 확산을 촉진하고(Hashem 

& Tann, 2007), 산업구조를 바꾸는(Lecocq & Demil, 2006) 등 혁신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Rysman & Simcoe, 2008), 하지만 표준과 혁신의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표준이 창의성을 방해하여 혁신에 걸림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 있고(Hamel, 2006), 기술발견과 사업화 사이의 준비 작업을 유예시키는 역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Hill & Rothaermel, 2003). <표 2>에서 적시하였듯, 대부분은 R&D의 

변화를 통한 혁신의 확산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혁신보다는 

과정(process) 및 서비스의 변화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된다. 

<표 2> 국외 R&D, 표준, 혁신 관련 주요 연구

나타나는 혁신의 유형

Lopez-Berzosa & Gawer (2014) Collective innovation

Groesser (2014) System/diffusion/incremental innovation

Gao et al. (2014) Diffusion/capability innovation

Dolfsma andSeo (2013) Discrete/cumulative innovation

Wrighta et al. (2012) Incremental/radical management innovation 

Grøtnes (2009) in/inside-out/coupled process

Rysman & Simcoe (2008) Diffusion/cumulative innovation

Yoo et al. (2005) Diffusion/system/process innovation

Tether et al. (2001) Service/process

Tassey (2000) Modular/architectural/incremental/radical innovation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융합 R&D는 일반 R&D와는 다른 차별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융합 

R&D에서의 표준은 혁신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표준화 정책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특정 기술의 국제적 표준

화 동향을 소개하는 기술적 보고서들이 주종을 이루거나, 융합연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해외의 주요 연구들은 혁신의 관점에서 R&D와 표준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다음의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융합 R&D와 일반 

R&D에 차이가 있다면 표준이라는 렌즈를 통해 볼 때에 그 결과인 혁신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

까?’ 선행연구에서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것이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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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융합 R&D 부문에서 과학자들이 인식하는 표준정책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고

자 하는 것이다. 특히, 융합 R&D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의 인식을 질적 방법으로 조사하는 연구

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융합 R&D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를 탐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문제와 이슈에 대해 연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방법으로서 연구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상황과 맥락

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Creswell, 2013). 

인터뷰를 위해 필자는 먼저 우리나라의 기술표준관련 정책･기술동향 및 기술표준원 업무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검토를 위해 관련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해외 선진국의 표준기

관･기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표준

심의회 등 표준과 관련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정부의 공식안건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표준이나 표준과 관련된 학술논문과 각종 정책연구 보고서, 세미나 발표자

료 등을 조사하여 인터뷰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러한 배경 지식에 기반을 두어, 인터뷰 질문을 사전 작성하였다. 주요 질문은 세 가지이고 

인터뷰 중간에 생기는 의문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시도하였다. 주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1) 표준정책의 방향성, 2) 정부와 민간의 역할, 3) 민간주도의 표준화 방향이다. 이 질문들은 

표준정책에 대한 정초(founding)적인 질문으로 앞서 주장하였듯이, 정부의 현 정책이 “과욕”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R&D와 혁신의 관계에서 숨겨진 표준의 중요성과 

융합 R&D 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정책의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연구자들의 근저에 묻혀

있는 인식을 살펴본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모형은 <표 3>과 같다. 

표준정책의 방향성 ‣ 정부와 민간의 역할 ‣ 민간주도의 표준화 방향

융합연구와 같이 창조성이 

중요하게 수반되는 작업에서 

표준의 의미는?

융합R&D 활성화와 

표준정책을 위한 역할은?

민간 주도의 표준화 작업 

방향은?

<표 3> 연구 프레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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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요 질문은,  

Q) 표준정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잡해지고 모호해지는 규격을 단일화, 표준화함으로

써 생기는 호환성을 바탕으로 기술의 글로벌화에 기반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

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표준정책은 걸림으로 작용하

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정부의 표준정책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기술의 유연성 및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가해지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융합연구와 같이 창조성이 중요하게 수반되는 작업에서 

이 표준화의 의미는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도 표준화를 통해 

기술을 선점한 기업이나 연구자가 지속적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동종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는 선두기업 및 연구자에 종속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후발주자의 새로운 요소 추가를 막게 된다는 점입니다. 융합연구를 진행하시는 귀 과

학자께서는 이에 대해(표준정책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 표준정

책의 방향성’이라는 큰 틀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질문은,  

Q) 향후 융합R&D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표준정책 방향성에서, 정부와 융합R&D 과학자

들,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요 질문은,  

Q) 한국의 표준화 작업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할 때라

는 이야기가 나온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귀 과학자께서 민간 주도의 표준화를 위해 우리나

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집행하는 융합연구 사업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수행하는 융합연구단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를 확보하였다.5) 한

5) 연구대상을 출연(연)을 중심으로 하였고, 일부 대학 연구자도 포함하였다. 이유는 출연연의 융합연구는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전체 융합연구와 비교할 때 더 활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김홍영･정선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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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융합R&D 참여 과학기술 연구자 명단 중 연구책

임자 위주로 선별된 대상은 총 47명(연구재단으로부터 27명, 연구회로부터 20명)이었다. 인터

뷰 혹은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수행의 질적 제고를 위해 47명에 

대한 전수 인터뷰보다는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47명에게 사전 

질문지를 보내 인터뷰 희망 여부, 사전 질문지에 대한 대답의 내용 근접성, 40대 중반 이후 

등을 고려하여 28명을 선별하였다(목적 추출). 다음으로 40대 중반 이후의 연구자 리스트를 

엑셀에 나열한 후(번호 매긴 후) 엑셀의 랜덤 추출 함수(RANDBETWEEN)를 이용하여 15개 

번호를 추출하였다(임의 추출).6)  

질적연구에서 표본추출(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실증연구에서 강조하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

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질적연구 대상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느냐’를 기준으로 목적 중심의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을 수행하게 된다(Creswel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1차 목적 추출과 2차 임의 추출을 통하여 인터뷰 대상자 선별

에 대한 ‘과학성’ 및 ‘대표성’을 일정 확보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질적분석을 위한 

자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많은 대상자가 아닌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응답자이고, 필자와 이 응답자들의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하다(권향원, 

2016). 따라서 필자는 인터뷰 전에 비공식적으로 전화 및 이메일을 2-3번 교신하여 표준정책 관

련 내용을 가볍게 다룸으로써,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교감을 극대화하는 사전 작업을 하였다.

비교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경험이 많은 40-50대의 연구자 15명에 대한 인터뷰는 2016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한 후, FGI 형식으로 그룹을 지어 진행하는 방법을 병행하

였다. FGI(는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연구자들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

고 FGI는 연구모임 공간을 대여하여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녹취를 하고 스크립트로 작성되었다. 

인터뷰 분석은 질적(해석적) 접근법(interpretative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Berg, 

2001)을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장점이 있다. Strauss & 

Corbin(1998)의 말처럼 인터뷰에서 객관성과 민감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인데, 그들은 자료에 대한 미묘한 뉘앙스와 의미를 감지함과 동시에 편견이 분석에 개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기법으로 비교하여 생각하기, 복수의 관점 취하기, 다시 되돌아보면서 질문하기, 

회의적인 태도 유지하기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하여 생각하기와 다시 되돌아보

면서 질문하기를 활용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지키기 위하여 Lincoln & Guba 

(1985: 289-331)가 말한 4가지 조건을 참고하였다. 첫째는 신빙성(credibility) 혹은 내적 타당

성으로 연구의 과정과 결론이 다양한 출처에서 얻어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 둘째는 

6) 15명 선정 방법은 임의추출로써, 기술전공 분야가 3개 이상 나오는 분야 혹은 같은 소속 기관이 3개 이상 나오는 

번호는 재추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인적 배경을 가진 인터뷰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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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혹은 외적 타당성으로 맥락이 바뀌어도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생생

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혹은 객관성과 관련된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연구자만의 허구나 상상력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는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혹은 신뢰성으로 그 자료를 누가 사용하든 연구 과정을 그대로 되풀이 할 수 있도록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해두어야 한다(윤견수, 2013). 질적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대상의 독특

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에 비교적 적은 비중을 두는 학계

의 의견도 있으나(임도빈, 2009), 본 연구에서는 내적･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필자는 먼저는 15명의 인터뷰 및 FGI 스크립트를 여러 번 독해하면서 주요 이슈들을 메모하

였다. 다음으로 의미 단위(meaning unit)로 문장을 구분하고 문장별 주요 단어를 추출하였다. 

이 주요 단어를 연결하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7), 응답자 행태의 주요 의미를 해석하였다. 

Gadamer는 이해란 궁극적으로 대화의 구조로 비유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맥락에 대한 해석도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주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해의 초점은 마치 

대화에서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subject-matter)의 진리성 여부에 모아지게 되며, 텍스트

가 주장하는 바를 해석자의 견해에 비추어 정의하고 검진하게 됨으로써 주제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오명호, 1995). 분석결과의 전개는 인터뷰 스크립트의 정성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통된 인식, 이슈에 대한 중요한 사안, 표준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 

및 요약하여 보여주고, 주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분석

결과를 인터뷰 응답자 2명에게 의뢰하여 연구자의 지나친 해석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논문 작업이 일단락되고, 2개월 여 후 필자들은 재분석을 수행하여 

질적 분석에서 나타나기 쉬운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점검하고 수정하였다.8) 

IV. 분석 결과

1. 분석대상 이해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융합 R&D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15명의 연구자

7) 이 주요 단어들의 횟수, 어감(강도), 문장 길이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분별할 수 있었다. 

8) 이로써 본 연구에서의 스크립트에 대한 반복된 인식과정･크로스 체크(내적 타당성)와 재분석(외적 타당성)을 통하여 

Lincoln & Guba (1985: 289-331)가 제시한 내적 및 외적 타당성을 일정부문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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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진행한 인터뷰 및 FGI 자료를 분석한다. 인터뷰에 응한 15명의 과학기술자들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남자가 13명, 여자는 2명이고, 연령대는 40대가 6명, 50대가 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50대가 주를 이루다 보니 R&D 경력도 상당히 있었다. R&D경력 7년에서 15년 사이

가 4명, 나머지 11명은 15년 초과의 R&D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소속은 대학 5명, 출연(연)이 

10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인터뷰 과학자들의 주 전공 기술 분야 및 융합기술 연구 분야도 다양

하게 고려하였다. 

<표 4> 인터뷰 과학자 인적 배경 

(1) 남자: 13, 여자: 2 (2) 40대: 6, 50대: 9

(3) 대학: 5, 출연(연): 10 (4) R&D경력 7~15년: 4,  15년 초과: 11명

(5) 과학자 전공기술 분야 및 융합기술연구 분야

   가. 기술전공분야 ( G ) 나. 융합기술분야 ( G, I, K, N )  

   가. 기술전공분야 ( G ) 나. 융합기술분야 ( M, R ) 

   가. 기술전공분야 ( C ) 나. 융합기술분야 ( C/L ) 

   가. 기술전공분야 ( B ) 나. 융합기술분야 ( B/O, B/ G, B/ I ) 

   가. 기술전공분야 ( G ) 나. 융합기술분야 ( F,G,O ) 

   가. 기술전공분야 ( O ) 나. 융합기술분야 ( O/G/I ) 

   가. 기술전공분야 ( C ) 나. 융합기술분야 ( C/O ) 

   가. 기술전공분야 ( M ) 나. 융합기술분야 ( C, D, F, G, I, J, K, L, M ) 

   가. 기술전공분야 ( B ) 나. 융합기술분야 ( B/G/H/I/M ) 

   가. 기술전공분야 ( M ) 나. 융합기술분야 ( M/G )                            *5명 응답 안함

※ 대분류 19개

A. 수학, B. 물리학, C. 화학, D. 생명공학, E. 지구과학, F. 기계, G. 재료, H. 화학공정, I. 전기･전자, J. 정보, 

K. 통신, L. 농림･수산, M. 보건･의료, N. 환경, O. 에너지･자원, P. 원자력, Q. 건설･교통, R. 우주･항공･천문･

해양, S.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2. 분석 결과

1) 융합 R&D 수행 과학자들의 “표준”에 대한 이해

선행연구는 일반R&D에서는 연구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기술의 상용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반해, 융합R&D에서는 타 분야 기술 발전의 예측이 어려워 융합과정에서 응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밝힌 바 있다(황광선, 2015).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정책 혹은 표준화 활동은 일반적

인 R&D에서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 

R&D 부문의 표준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융합기술에서 표준화는 전공 분야 및 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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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동시에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기에, 표준화 제정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 

“일반 R&D는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을 하긴 하지만 일방적인 측면이 있으나, 융합 부문에서의 표준

화는 다른 연구자(또는 파트너)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융합기술에 대한 표준은 실용화, 산업화의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조기술이 아닌 융합 사용기술의 표준화가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산업적 

규제 대응 등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R&D)의 기획→선정→수행→평가→활용･확산 단계에서 “표준”에 대한 고민이 주

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엇갈린 대답들이 표출되었다. A 연구자는 수

행단계에서 연구 초기결과를 가지고 표준화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하였다. “수행과 평가 과정에

서부터 표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활용을 위하여 기업 수요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소수의 연구자들은 활용 및 확산 단계에서 표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한다. 

“활용/확산 단계에 표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 시장진입을 

위해 고객이 요구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천기술

간 융합을 통해 도출된 신개념 융합기술/상품의 경우, 논문에서 제시된 스펙으로만 제시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을 이용하여 대기 중의 CO2를 CO나 CH4 등 고급원료로 

변환시키는 기술은 에너지/재료/전자가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때 활용되는 태양전지는 최소

한 3∼5V이상의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광전극의 스펙을 가졌을 때, 산화/환원촉매에 의해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데, 태양전지의 표준기준으로는 높은 광전압에 대한 측정/보정(안)이 없는 관계로 

실험장비 기반의 구현을 통해 기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과학자 대부분은 융합 R&D의 특성상, 기술의 상태나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

개발 단계별 표준에 대한 고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융합분야는 어느 곳 또는 어떤 목적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단계에서 표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IT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경우 사회적인 측면이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될 환경이 병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표준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에 진단기 내부에 들어가는 진단센서 모듈을 개발하는 상황과 그보다 

상위 수준 즉 기기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 표준에 대한 문제는 다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즉 모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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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과제 수행단계에서 활용과 제품화를 고민하면서 표준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반면 

여러 개의 모듈을 이용해야 하는 기기 시스템은 보다 앞선 단계에서 표준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융합이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가 또는 단위요소 기술의 기술성숙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표준을 

고민하는 단계가 다를 것입니다. ICT 융합의 경우에는 표준이 산업적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노융합과 같이 기술적 가시성(visibility) 

확보가 시급한 분야에서는 활용 및 확산단계에서 표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융합 R&D는 서로 다른 기술 분야가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에서 표준화를 처음부터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융합 R&D 연구자들의 주된 견해이

다. 제품이 도출되고 시장 진입에 대한 고민으로 접어들 때, 필요성 인지가 되는 것이 융합분야

의 특성으로 보인다. 단학제 성격(특히 공학 분야)의 일반 R&D의 경우는 특정분야의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화의 목표가 뚜렷하고, 이에 따라 R&D 단계에서 표준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학제 성격의 융합기술 R&D의 경우 단순히 현재 산업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ICT 융합과 같이 서비스와 연결되는 융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기초단계의 융합기술인 경우에는 더욱 

표준을 염두에 둔 R&D가 수행되기 어렵다고 인터뷰에 응한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융합 R&D에서는 기존 특정 기술 분야에서는 다루지 않는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기계 장치를 이용한 인공관절을 만들 경우 기계공학, 인체공학, 생물학, 재료공학 등 다양

한 측면이 모두 고려된 표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여러 분야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각 분야별 

최적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다른 분야에서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서로 상충하는 기술을 동시에 활용

할 경우에는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듯, 융합 R&D에서의 표준화 고민에 대한 어려움은 표준화 활동이 이론적인 부문보다는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크다는 점에서 표준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표준화 자체가 이론적인 내용보다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져야 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되는 각 기술의 산술적인 합으로는 대응

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융합 R&D와 표준의 상황적 요소(예를 들면, 융합분야의 기술 특성에 따른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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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고민)에 의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필요한 경우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

적인 R&D와 표준의 관계로 보인다. 실제로 한 연구자는 “한참 표준화를 했더니 정작 그 기술 

자체의 경쟁력이 없어져서 표준화 활동이 의미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융합 R&D 부문

에서는 표준 활동이 R&D와 불가분의 관계이면서도 쌍방향으로 정의 영향을 주는 단적인 관계

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정 부분 시장이 성숙된 후에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표준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사실상 표준’이 표

준의 바람직한 예로 생각됩니다.”

“기술의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실체’가 없는 기술은 무의미합니다. 실체가 없는 기술에 대한 표준 

제시 보다는 일정 부분 시장을 형성한 기술에 대하여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큽니다.” 

요컨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표준이 모든 R&D에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았고, 제품

을 염두에 둔 경우 또는 인증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표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출연(연) 과학자는 “제품개발을 염두에 두는 상용화 과제의 경우 표준

화는 반드시 연계되어야만 제품판매를 위한 판로확보 등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융합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한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화 고민의 태생적 한계도 존재한다. 

한 대학의 C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융합연구의 표준화는 융합기술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기획에서부터 단일 원천 기술성을 평가

하므로 진정한 융합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대학의 D 교수도 이에 동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특허 분석이나 등록은 전적으로 융합성의 효용이나 기술가치를 판단하기 보다는 융합구성 요소의 

신규성을 대상으로 평가함으로써 융합기술의 창의성이나 표준화를 이루기 힘듭니다.” 

융합 R&D라고 할지라도 융합의 요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틀로 융합기술 표준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나 생산 부문에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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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게 마련인데, 이 경우에서도 융합의 표준화보다는 요소 기술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것이다. 한 연구자는 “산업부에서 시행했던 R&D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표준화 목표를 제시하라

고 하는데, R&D 성공 가능성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전적인 R&D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체에

게 표준화까지 연계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된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해 보건대, 융

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2) 융합 R&D 부문에서의 “국가표준정책 방향성” 탐색

앞서 융합 R&D에서 표준에 대한 고민은 주로 이론보다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고 복잡하며 따라서 일반 R&D와 같이 모든 기술 분야에서 표준을 고민하는 것은 비효율적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융합 연구 부문에서의 표준화는 융합에 포함되는 각 요소 

기술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융합 R&D 부문에서 과학자들이 인식하는 국가표준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

다. “시장(산업) 중심의 표준 이슈 제기”와 “공공과 민간 표준화에 대한 적정선”의 문제이다. 

(1) 시장(산업) 중심의 표준 이슈 제기

표준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시장(산업)에 의해서 제기되며, 기업체의 수요에 의해 과학자 

및 정부가 이슈를 제기하는 형태가 있다. 과학자들에 의해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도적이거나 신산업 분야의 경우, 정부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고 

시장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 자료 분석에 따르면,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과욕으로 인한 주도성이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공통된 지적을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표준화 정책이 반영된 

것 중 하나가 산업부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인데, 이 사업의 수요제안이 대부분 대학과 출연

(연)의 연구자들에 의해 ‘표준을 위한 표준’으로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재

정, 인력, 시간 측면에서 낭비라는 지적이다. 기업의 수요를 받아 이에 맞는 실용적인 표준이 

되도록 정부의 표준화 정책이 혁신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화는 실질적으로 시장(산업)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을 통한 연구비 수주를 위하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표준을 제안하

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표준을 위한 표준보다는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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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표준 필요성에 대한 이슈 제기는 과학자가 주도할 수도 있고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으며 시장이 주도할 수도 있다. 정부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는,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서 표준화에 대한 공론화를 하는 경우로 보인다. 일정 부분 시장

이 성숙된 후에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융합 R&D와 일반 R&D에서의 표준화에 대한 고민의 차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 출연

(연) 연구자는 “구체적인 사례가 Wibro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학자의 아집과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 시장이 주도하는 표준을 넘지 못한 사례입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주도성과 시장에 

의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업종 분석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요를 반영한 후 시급한 사안부터 표준화를 

처리해야 하며, 연구소･대학 및 정부관계자보다는 기업중심의 표준화가 이뤄지면 시장진입･장벽 

개선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근에 수립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추진방향 중, “민간 주도의 표준체계 

구현”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

인다. 한 연구자는 비록 정부의 주도성이 사그라지지는 않지만, 점점 민간 주도의 표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서 사용될 제품 또는 상품에 가까울수록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도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 시장이 표준화를 먼저 요구하면서 정부나 과학자들이 뒤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과거에는 학회가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시장과 학계의 

차이가 커지면서 점차 시장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회 위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에서는 표준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학회가 정한 

표준은 큰 틀만 제시할 뿐이지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통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중심의 표준 이슈제기에 대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자

연스럽게 민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민간은 필요한 

경우에만 표준에 대한 적극성을 띄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표준 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우선 국가 및 공공기관의 발의에 의한 제안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기업의 적극적 동참

을 유도하는 흐름이 쇠퇴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2) 공공과 민간 표준화에 대한 적정선

국가표준정책을 위한 방향성으로 앞서 “시장 중심의 표준 이슈 제기”가 도출되었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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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간 표준화에 대한 적정선”이 두 번째 방향성으로 제기되었다. 공공과 민간을 넘나드는 

표준정책의 특성상,9) 과학자들은 적정선에 대한 뚜렷한 의견을 개진하지는 못하였지만, 크게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공공부문의 표준화 활동과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에 방식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시장 논리에 의해 두 표준화 활동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은 수행 방법이 민간 부분과 다르고 공공적인 성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경제성 위주의 표준과 공공 기술의 필요성에 의한 

표준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양측의 생각이 표준정책 및 표준화 활동에서 공공과 민간

의 어우러짐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표준화에 대한 적정선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민간의 체계적이고 정량화된 표준화 중요성 평가지침을 만들고 이에 준하여 표준화를 객관화

하고자 하여야 하고, 공공-민간의 표준화를 분야별로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

야는 공공이, 일부분야는 민간이 보다 주도적 표준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정부 주도로, 상용화 및 실용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분야는 민간 

주도로 표준화 정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융합 R&D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국가가 강제적으로라도 표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익 발생이 적은 분야 또는 

이익이 크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분야는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표준

화를 주도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경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분야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은 즉시 상용화, 실용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기술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은 원천, 

미래선도의 표준화를 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추진방법의 차이이지 원론은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단, 국가가 선도하여 

우선 표준화를 제안, 수정, 발전시키고 민간이 검증, 요구, 확인 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하여 가시

화된 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국가표준화정책은 정부가 선도기술과 국가산업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분야(선도기

9) 표준화는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 특유의 활동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해당 기술이 속해 있는 산업의 

총체적 활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성태경, 2014). 또한 표준화가 갖는 효과는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산업의 발전, 나

아가서는 국가의 경제체질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Blin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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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미래기술)를 지속적으로 민간에 제안 및 확인해 주고, 민간은 검증하고 수용하는 방향의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공공성이 강한 

연구자를 활용하여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정책을 위한 “정부와 과학자의 역할”

융합 R&D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표준에 대한 고민 혹은 활동이 매우 가변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를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표준정책 방향성을 앞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과학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로 자연스럽게 민간 주도의 표준으로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융합기술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존재할 것이고, 이를 민간의 니즈와 잘 매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과학자는 정부 주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 민감한 산업에서는 

각 기업의 이득을 위한 표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중재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인터뷰 자료를 통해 표준정책에서 요구되는 각 행위자(정부, 민간, 과학자)의 주요 

역할을 분석해 보았다. 

(1) 정부의 표준정책 공공성 확립

국가표준정책에서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은 범위가 크지 않았

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정부는 표준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측면

에서의 위해성 등의 관점에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산업 또는 선도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들을 지정해서 표준의 공론화를 

이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역시 최소화로 묶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기술의 발전 방향

을 예측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과 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된다는 것이 과학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공통된 식견이다. 특히 융합 R&D와 같이 기술예측이 매우 어려

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의 역할은 표준화를 위한 기업중심의 수요파악･애로사항 파악을 통하여 민간 주도의 표준화 

정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감시, 관리･감독의 역할이 아닌 기업지원 관점에서 

업무 응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모든 분야를 주도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엄정한 관찰자로서의 시간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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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언로를 통해 의견을 취합해야 하고요. 표준화가 초기에 이루어질

수록 정부가 주도하는 순간 일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입하고 반면에 민간이 주도할 부분은 방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엄정한 관찰자’, ‘방관’, ‘기업지원’ 등의 단어로 구성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를 표준정책에 대한 ‘공공성 확립’으로 표현한다. 즉, 최소한의 공공성만을 담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가표준정책을 수행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

공성은 예를 들어 표준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공정한 전문가 선정’이 있다. 표준정책 의사

결정 거버넌스에 공정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일, 다양한 주체를 거버넌스 안으로 참여시키는 

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한 과학자는 표준 정책을 정할 때 참여 전문가들

이 제한되어 있어 정책 방향을 잘 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개인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의사결

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이 아닌 진솔한 전문가 집단(pool)을 확보하고 지속적 미팅을 통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

라도 초기 체계적 분야 정립, 수순 정립, 기술 정의의 확고성 등을 확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민간업체의 수요에 부응해야하나, 특정업체/기관 의견에 집중되어 표준화가 이루어진 느낌

이 큽니다. 표준화방안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산학연 인력 집단(pool)을 활용(새로운 인력을 매번 

투입)하여, 2-3차례 검증을 받고 표준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주요 거버넌스 체계인 표준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책임 있

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공신력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표준화 운영위를 구성하고 기초부터 표준화를 잘 정립할 수 있는 

초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책에 보다 급변하는 기술추이 및 시장추이를 반영하는 원칙을 무너트리

지 않는 방향을 리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의 발언 녹취 등 항상 책임지고 진솔한 방향

으로 제안하는 제도를 유도하여야 하며 선도기술, 미래기술의 표준화를 만들기 위한 기술표준 과제 

등도 대폭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민간 주도의 표준화 역할 강화

앞서, 국가표준정책의 방향성으로 시장(산업) 중심의 표준 이슈 제기를 논의한 바 있다. 표준

정책 거버넌스에서 민간 주도의 역할에 대한 증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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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적 확장성을 가진 융합기술은 민간을 통해 스스로 표준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이를 뛰어넘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가 나서서 표준정책을 주도할 필요는 없

다고 강하게 밝히고 있다.10) 또 다른 출연(연)의 R&D 경험이 많은 연구자는 연구자 수준에서 

표준에 관여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이 표준을 주도하는 성향이 강한 기술 

분야나, 시장 위주의 표준 구도가 확립된 분야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과학자가 섣불리 표준

화 노력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국가 연구 자원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다. 

민간 주도의 표준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으로 표준정책 의사결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

이며 경쟁력 있는 표준화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과학자는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일본에서는 기업의 전문가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공무원 

일색이라고 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구체적인 예로, 퇴직한 국가기술표준원 출신 전직 연구관 

등의 국내표준전문위원회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직 연구관 등이 많은 발언과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민간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게 되고,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들 또한 전직 연구관의 눈치를 보는 사태가 발생되어 의미 있고 실질적인 표준

화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장과 기업 수요에 맞는 표준화 활동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은퇴하신 일부 전직 연구관 등이 국내표준전문위원회에서 여전히 많은 영향력

을 발휘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 등 수요자 위주의 실질적인 국제표준 제정에 큰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의를 막는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표준화 활동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은퇴한 국가기술표준원 전직 연구관 등은 

국내표준전문위원회에 참여를 사전에 배제하도록 하는 정부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과학자(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연구 및 표준 기여

앞부분에서 융합 R&D 연구자들의 “표준”에 대한 고민은 ‘선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여 

기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일반 R&D와는 다르게 융합 R&D의 기술 예측이 어렵고, 표준

화에 대한 전략 탐색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또한 표준정책 이슈가 산업 중심의 발현 추세로 

인하여 대학 및 출연(연)에 소속되어 과학기술을 탐구하는 연구자들로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과학자들의 역할은 해당 기술 분야 혹은 융합기술 분야에

10) 해당 발언의 연구자는 융합기술이 기존 산업에 침투해 들어갈 때는 융합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기존 산

업의 표준을 재검토(융합기술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아닌)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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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정보 제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융합연구자들의 역할은 각 기술이 융합되어 나오는 신개념의 제품･기술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야할 기술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표준정책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각자 진행하는 융합 기술 개발 과정에서 

표준화에 대한 인식과 산업에 대한 기여는 항상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융합 R&D 연구자들은 각자의 연구분야 만의 표준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산업 실용화 중심의 

원천기술 적용성 등을 고민하는 표준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융합 연구 개발된 기술이 타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융

합개발에 있어 표준안의 정립을 염두에 두고 기획, 연구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발 기술에 의한 산업제품의 생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영향까지도 생각하여 표준안을 기술적 관점

에서 제안하여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융합 R&D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서 역할을 할 경우에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술을 정의하고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 정책적 시사점 및 마무리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융

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필요한 경우 기술의 표준

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

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 표준화 정책의 

관할권이나 재량권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절반의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표준정책 거버넌스(백종현, 2014)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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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다.11)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관찰자”의 역할로 요약된다.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은 기업 

및 산업의 표준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조력자”의 모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음의 두 연구자 발언은 정부의 역할 제고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관찰을 통해 국가가 나설 분야인가, 언제 나서야 

하는가 등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 국가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데 정부는 안정을 담당하는 곳이지 혁신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은 곳은 아니다. 정부가 혁신을 하겠

다고 나서면 국가의 축이 무너진다.”

“융합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 전문가의 표준 활동을 권장하는 표준정책이 우선 필요하며, 융합산업

과 관련된 기업과 시장의 수요에 맡는 표준 작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자들은 이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

원 등 정부는 중립적으로 이러한 표준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가 표준정책의 역할을 위해 기술혁신의 속도, 표준화의 속도, 표준의 

질 등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성태경, 2012). 하지만, 본 연구는 정부역

할에 대한 최소화를 주장한다. 융합 R&D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인식 속에 나타나는 표준정책

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식의 능동성이 아니었다.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들음’이 표준

정책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장 큰 울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융합 R&D와 일반 R&D에 차이가 있다면 표준이라는 렌즈

를 통해 볼 때에 그 결과인 혁신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고, 과학자들의 

인식 근저에 묻혀있는 의식을 이해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융합 R&D에서의 표준은 일반 

R&D에서의 표준과는 접근법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융합 R&D에서의 표준 

활동의 차이가 혁신에도 차이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융합 R&D 부문의 표준정책을 위한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은 매우 복합적이라는 사실에 따라 시장의 형성 가능성이 

타진 된 이후, 표준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융합연구의 가장 큰 특징 

11) 이는 우리나라의 표준정책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참고 정병기･김찬우, 2013; 김찬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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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연구자들 간의 의사소통”이다(Thompson, 2009; Collin, 2009; 황광선, 2015). 즉, 

융합 R&D의 시작은 ‘소통’과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융합 R&D에서 표준에 대한 고민이 일

반 R&D 부문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 의료기기, 나노, 로봇, 지식

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분야의 표준은 일반요구사항에 관한 표준과 안전성에 대한 표준이 

동시에 개발됨에 따라 R&D의 초기에서부터 표준을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용

주, 2014). 하지만 융합 R&D는 서로 다른 기술 분야가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표준화를 처음부터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융합 R&D에서의 

표준화 활동이 이론적인 부문보다는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크다는 점에서 표준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문이다. 학계에서는 표준화 작업 

및 정책이 혁신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lfsma & Seo, 2013; 

Grøtnes, 2009; Lecocq & Demil, 2006; Tassey, 2000; Wrightaetal., 2012). 그러나 기술발

견과 사업화 사이의 준비 작업을 유예시키는 역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Hill & Rothaermel, 

2003)가 보여주듯, 표준에 대한 지나친 과욕에서 이러한 역효과가 비롯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표준에 대한 섣부른 드라이브는 융합연구의 결과에 대해 조속한 성과 기대에서 비롯

되기에 융합 R&D의 진행과정에 대한 ‘관조’가 필요할 것이다(참고 황광선, 2016). 

둘째, 표준정책 거버넌스에서 민간 표준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선행연구들 역시 이 부문

을 강조한 바 있다. 오현환 외(2007)는 표준화 전문가 육성과 함께 표준화 전문가 pool을 구성

하여 연구단계별로 표준화 연계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이기종 

외(2009)는 우리나라의 표준정책 기관의 약점이 민간의 표준관련 역량 및 인프라 미흡으로 보

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지시킨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한은 우리나라 관료제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다. 이는 정병기･김찬우(2013)의 연구에서

도 나타난바, 우리나라 표준 정책이 국가 산업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되고, 국가 주도 표준화

라는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의 성격이 표준정책 관료화를 규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추격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반도체, 휴대전

화,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궤적을 형성하

는 기술혁신 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중국 및 후발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혁신 활동이 필요한 시점에서(송위진, 2013), 탈추격의 R&D는 국가의 정책적 드라이브보

다는 민간전문가들의 참여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셋째, 정부의 표준정책에서의 역할은 최소한의 공공성 확립이다. R&D와 표준의 연계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예외, 김향식, 2014; 오현환 외, 2007), 오현환 

외(2007)는 표준화연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화 지원체계를 확립하며, 표준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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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논의한 바 있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정부 주도로, 상용화 및 실용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분야는 민간 주도로 표준화 정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글로

벌 기술경쟁 심화로 자연스럽게 민간 주도의 표준으로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융합기

술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12)을 남겨두고, 이를 민간의 니즈와 잘 매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융합연구를 전략적으로 선도한다는 논리는 인정되지만, 정

부 주도로 아젠다가 정해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없는 기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융합연구와 표준활

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오헌석 외, 2012; 황광선, 2015).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한국 R&D 생산성은 3.9%에 머물렀다. 표준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연계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

다. 정부의 플랫폼 역할과 민간의 자발적 혁신의 공조를 통해, 융합 R&D에서의 표준 활성화는 

국가 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정책을 주도하는 관료의 입장이 아닌, 과학기

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들추어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정책은 복잡성이 강하다는 실증적 이해를 도왔고, 표준정책의 

방향은 민간의 표준화 주도와 정부의 조력자 역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을 고찰하는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표준정책 전체에 대한 일반화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이해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의 질적 탐구를 통하여 융합 R&D 부문에서의 표준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표준정책 수립에서의 참고점을 제공한다는 연구 목적에 따라 독자들의 

연구결과 활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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